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면허기간 갱신의 거절이 손실보상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어업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이른바 특허로서 그 유효기

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소멸되고, 면허기간의 갱신은 실질적으로 권리의 설정과 동인할 점,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75조 제1항은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법의 제한과 어업면허의 취소만을 보상사유로서 규정하고 면허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

하는 경우는 이를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다가, 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된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비로소 보상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그 보상사유를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인한 처분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해당 수면이 다른 법

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

유와는 달리 이를 근거로 하여 면허기간 내의 어업을 제한하거나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

되, 다만 이를 사유로 먼허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4조 제3항)기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을 보장하는 반면, 이를 보상사유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수면이 다른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사유로 내수면어업개

발촉진법에의한 어업면허에 대한 면허기간의 갱신이 거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법 제81조 제1

항 제1호를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하여 어업면허권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

원 1999.05.14. 선고 98다14030 판결)


